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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2    부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06다25103  예금반환(본소)

2006다25110  예금(참가)

원고, 피상고인     원고 1 외 6인

                    원고 2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기 외

피고, 피상고인     피고 은행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 담당변호사 김창희 외

독립당사자참가인, 상고인

 참가인 법인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 외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6. 3. 7. 선고 2005나63162(본소)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나63179(독립당사자참가) 판결

판 결 선 고 2006. 9. 8.

  

주      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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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      유

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.

1.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

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, 법정된 요

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

지 않을 수 없고(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다17800 판결,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

2004다35533 판결,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), 민법 제1066조 

제1항은 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, 주소, 성명을 자서하고 

날인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

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. 

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필증

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, 자서와는 

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

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.

2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

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  

재판장      대법관      김용담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대법관      박시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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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심      대법관      박일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대법관      김능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